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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민생총리 

 

자격없는 

 

이완구 

 

후보 

 

사퇴하라

-

 

야당은 

 

무제한토론(

 

국회법 

 

제106

 

조의2) 

 

적극 

 

검토해야 -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

(乙)

 

들은 

 

갑(甲)

 

의 

 

횡포에 

 

밀려 

 

설 

 

곳을 

 

잃고 

 

있고 

 

집 

 

없는 

 

서민의 

 

설움을 

 

해결해야 

 

할 

 

정부

 

는 

 

하우스푸어를 

 

장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자원외교는 

 

국민의 

 

소중

 

한 

 

혈세가 

 

낭비된 

 

거대한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새 

 

국무총리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민생총리가 

 

되길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박근혜 

 

대통령

 

은 

 

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를 

 

총리후보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수월한 

 

청문회 

 

통과를 

 

자신하

 

며 ‘

 

해명자판기’

 

로 

 

자임하던 

 

이완구 

 

총리후보는 

 

언론외압 

 

등 

 

잇따른 

 

의혹에 

 

휩싸이며 

 

스스

 

로 

 

총리의 

 

자격이 

 

없는 ‘

 

의혹자판기’

 

임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완구 

 

총리후보는 20

 

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의혹,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재산증식 

 

의혹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할 

 

만한 

 

총리후보라고는 

 

볼 

 

수 

 

없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 

 

또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종 

 

언론은 

 

연일 

 

이완구 

 

총리후보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으며, 

 

야당은 

 

인준 

 

불가를 

 

당론으로 

 

정하였다. 

 

민심은 

 

이미 

 

이완구 

 

총리후보에 

 

총리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당은 12

 

일 

 

오후에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표결 

 

강행을 

 

천명하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이완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반발 

 

속에 

 

날치기 

 

처리하는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행보를 

 

보

 

이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임명동의안 

 

인준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를 

 

아예 

 

불참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회법상의 ‘

 

무제한토론(

 

법 

 

제106

 

조의2)’

 

등 

 

보다 

 

강경하고 

 

근본적

 

인 

 

표결 

 

저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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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박근혜 

 

정권과 

 

여당에 

 

이미 

 

등을 

 

돌린지 

 

오래되었다. 

 

부동산투기의혹, 

 

언론외압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완구 

 

총리후보는 

 

이미 

 

적합한 

 

총리후보가 

 

아님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이완구 

 

총리후보는 

 

하루속히 

 

총리후보를 

 

사퇴하고, 

 

여당은 

 

부적절한 

 

총리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 

 

강행시도를 

 

중단하라. 

 

정권과 

 

여당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성품

 

을 

 

가진 

 

민생총리만이 

 

국민에게 

 

환영받는다는 

 

사실을 

 

조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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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성 

 

진 (

 

직인생략)


